
<<지역방송협의회 성명서>>

내란 1년, 지역방송의 생존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2024년 12월 3일 밤, 대한민국 헌정이 유린당하고 민주주의가 질식할 뻔했던 

그날 밤을 우리는 뼛속 깊이 기억한다. 현직 대통령의 비이성적 내란 책동으로 

언론의 공적 가치마저 위협받던 그때, 전국의 9개 지역 민영방송과 16개 지역 

MBC의 조합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지역방송의 송출 시스템을 지켰고, 노조 위

원장들은 한밤 찬 공기를 뚫고 회사로 나와 방송 침탈 사태에 대비하며 전국의 

지역방송이 가진 연대의 힘을 확인했다. 윤석열 정권 집권 3년 내내 이어진 집요

한 언론 장악 시도 속에도 지역방송협의회 소속 조합원들은 지역 권력 감시와 공

적 가치 구현의 임무를 놓지 않았고, 전체 전국언론노조 소속 조합원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이 자멸하는 계기를 만들어냈다고 자부한다.

 내란 음모가 분쇄된 지 1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치적 혼란은 수습되었

지만, 지역방송이 마주한 현실은 여전히 참혹한 비상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일극 체제는 더욱 공고해 지고 있고, 미디어 환경의 급변 속에 지

역방송은 재정적 위기로 인해 존재 근거마저 붕괴 직전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개정된 방송법의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에서 지역방송이 배제되는 등 지역 언

론에 대한 무신경은 크게 변한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지역 언론은 민주주

의의 핵심 인프라로서 작동한다. 지역이 소멸하면 국가가 소멸하는 것처럼, 지역 

언론이 죽으면 풀뿌리 민주주의도 함께 스러진다.

 이에 사단법인 지역방송협의회는 12.3 내란 1년을 맞아, 지역방송의 생존과 공

적 책무 수행을 위한 정책 개선을 촉구한다. 지역방송발전기금의 안정적 확보와 

재난방송 제작 지원 시스템 구축 등 지역방송이 수행하는 공익적 가치에 합당한 

재원의 보장을 비롯해 수도권 중심의 언론 정책 탈피를 위한 지역 분권형 미디어 

거버넌스 구축 역시 필수적이다. 특히 새로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각

종 언론 관련 기구에 지역방송과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의 참여

를 보장하고, 지역방송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규제를 대폭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 법제화 등 지역방송의 공적 가치를 강화하는 제도 

강화도 반드시 필요하다. 



 1년 전 오늘, 우리는 국민과 함께 내란을 막아냈다. 이제 우리는 지역 소멸과 

지역방송의 위기라는 거대한 파고에 맞서 다시 한번 어깨를 걸고 일어서려 한다. 

전국 9개 지역 민영방송과 16개 지역 MBC 노조는 지역민의 알 권리와 지역의 

문화 주권을 지키는 일에 끝까지 매진할 것이다. 지역방송이 바로 서는 것이야말

로 이 땅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완성해 12.3 내란이라는 혼돈의 역사를 온전히 

딛고 일어서는 길임을 내란 극복 1년을 맞은 오늘 엄숙히 선언한다.

2025년 12월 3일 

     사단법인 지역방송협의회


